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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law.kr 가이드

위탁·수탁 개인정보 책임 지도 —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나
이현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 기준일 2026-09-11 · 최신판: https://datalaw.kr/guides/outsourcing-liability/

핵심 요약 — 위탁 관계에서 실무상 갈리는 질문은 "계약서에 뭐라고 썼는가"가 아니라 다섯입니다. ① 우리가 어느 자리인가 ② 이 도
구가 위탁인가 제공인가 ③ 사고가 나면 처분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④ 계약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⑤ 먼저 배상한 쪽이 얼마나
 돌려받는가. 이 페이지는 다섯 질문에 각각 어느 글이 답하는지를 계약 진행 순서대로 묶은 지도입니다. 방향만 미리 적어 두면 사고 
국면에서는 무게중심이 위탁사 쪽이고(제26조 제4항·제7항), 계약이 끝난 뒤에는 수탁사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갈림을 만드는 제
26조 제8항의 준용 범위는 1번 글이 다룹니다.

� PDF판 — 이 가이드를 PDF로 내려받아 사내·팀에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위탁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은 대부분 자리를 잘못 잡은 데서 출발합니다. 본사 계약서의 명칭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도구를 전부 
한 칸에 몰아 적어 두었다가 사고가 난 뒤에야 어긋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그 지점들을 계약의 진행 순서대로 묶었
습니다.

1.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나

시작점은 지위 판별입니다. 본사가 보내온 DPA가 한국 법인을 processor로 적어 왔다면, 그 단어에 대응하는 자리가 한국법에
없다는 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본사 DPA가 우리를 processor로 적어 왔습니다 — 한국법에는 그 자리가 없습니다

지위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고 누가 통제하는지로 갈립니다. 장비가 고객 사업장에 놓여 있어도 인증과 접속통제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 실질 운영주체는 우리입니다.

→ 우리 장비가 고객 사업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 거기서 난 사고는 누가 책임지는가

2. 이 도구는 위탁인가, 제공인가

처리방침을 쓸 때 SDK·분석 도구·광고 픽셀을 전부 '위탁' 표에 몰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외이전 근거 조문은 이 둘을
 같은 칸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느 도구가 어느 칸이고 잘못 적으면 무엇이 비는지는 아래 글에서 조문 단위로 갈라 두었습니다.

→ 처리방침에 SDK를 모두 '위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 광고 픽셀도 같은 칸인가

국외로 넘기는 구간이면 근거를 고르는 것과 별개로 계약에 무엇을 반영했는지가 따로 걸립니다. 본사 표준 DPA에 서명한 것만
으로는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데, 이 부분은 위 1번의 본사 DPA 글이 계약 반영 의무(제28조의8 제4항, 시행령 제29조의10)
까지 함께 다룹니다.

반대로 우리가 받는 쪽일 때도 칸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한 적 없는 항목이 제휴 API 응답에 섞여 들어와 보관되고 있으면, 받
은 쪽이 어느 조문의 수범자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 제휴 API 응답에 요청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섞여 왔습니다 — 받은 쪽도 책임이 있는가

어느 칸인지 가르는 질문은 회사를 사고파는 국면에서도 그대로 걸립니다. 거래가 성사되기 전 데이터룸에 올리는 고객 정보는
영업양도 조항(제27조)의 적용 국면이 아니라 제17조 제1항의 제3자 제공으로 돌아오고, 동의나 계약 이행으로 모은 정보에는
수집 목적 범위 제공을 쓸 수 없습니다.

→ 실사 자료로 고객 개인정보를 넘겨받았습니다 — 영업양도 조항은 이 단계를 덮지 않습니다

3. 계약이 살아 있는 동안 사고가 나면

https://datalaw.kr/guides/outsourcing-liability/
https://datalaw.kr/pdf/outsourcing-liability.pdf
https://datalaw.kr/posts/global-dpa-korea-transfer-contract-gap/
https://datalaw.kr/posts/who-controls-devices-at-customer-sites/
https://datalaw.kr/posts/sdk-processor-vs-third-party-transfer/
https://datalaw.kr/posts/global-dpa-korea-transfer-contract-gap/
https://datalaw.kr/posts/api-response-unrequested-personal-data/
https://datalaw.kr/posts/business-transfer-notice-both-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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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 직원의 과실로 사고가 나도 책임의 무게중심은 위탁사에 있습니다. 제26조 제4항·제7항과 제64조의2 제1항 제5호가 그
 구조를 만듭니다. 수탁사에게 자기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두 층이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 수탁사 직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 위탁사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실제 처분은 대부분 과태료입니다. 위탁 조문(제26조)이 인정된 건 중 건이 과태료이고, 건은 다른 조문 없이 이 조문만으로 처분
됐습니다 — 위탁 사실 미공개나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처럼 서류에서 바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위탁 위반은 과태료 사안」으로 정리해 두면 최근 변화를 놓칩니다. 결정문이 공개된 제26조 위반 의결 건 가운데 과징금이 
건이고, 그중 건은 다른 조문 없이 제26조만으로 부과됐습니다. 애플 24억 500만 원(2025. 1. 22. 의결) 이후로도 흐름이 이어
져, 2026년 5월 13일 의결에서 보람상조 계열 3사(480만·420만·250만 원)가, 5월 27일 의결에서 행정안전부 2억 7,300만 
원(제29조·제34조 함께 인정), 농촌진흥청 1억 6,800만 원, 국립농업과학원 2,3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애플 건을 빼면 금액
대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그치지만, 수탁자 관리·감독 부실은 다른 위반이 없어도 단독으로 과징금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
니다.

4. 계약이 끝난 뒤에는 방향이 바뀝니다

계약 종료 시 파기하기로 합의하고도 지우지 않은 데이터에서 사고가 난 경우, 처분이 발주사가 아니라 수탁사에게 온 사례가 있
습니다. 제26조 제8항이 파기·안전조치·통지 의무를 수탁자에게 준용하고, 과태료 조항도 그 준용을 문언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
문입니다.

계약서에 파기 조항을 넣어 두는 것과 파기를 확인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다릅니다. 종료 시점의 확인 절차가 나중에 양쪽 모두의
방어선이 됩니다.

→ 위탁계약이 끝났는데 수탁사 서버에 데이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 위탁사와 수탁사 중 누가 처분을 받는가

5. 먼저 배상한 쪽은 얼마나 돌려받나

먼저 배상한 쪽이 상대에게 돌려받는 경로는 열려 있지만, 돌아오는 금액은 배상액 전액이 아닙니다. 비율을 가르는 것도 감독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데이터를 어떤 상태로 넘겼느냐였습니다. 실제 판결의 비율과 그 이유는 아래 글에 있습니다.

→ 수탁사 잘못으로 우리가 먼저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 수탁사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2026년 9월 11일 이후 달라지는 것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신설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과태료 세 호(제75조 제2항 제14호의2~4)는 모두 제26조 제8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준용됩니다.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회사도 자기 이름으로 보호책임자 지정·이사회 의결·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2026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 9월 1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자주 묻는 질문

Q. 본사 DPA가 우리를 processor로 적어 왔으면 한국법상 수탁자인가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국법에는 processor에 그대로 대응하는 자리가 없고, 지위는 계약서의 단어가 아니라 누가
처리를 결정하고 누가 통제하는지의 실질로 갈립니다(위 1번).

Q. 위탁 관련 위반은 과태료로 끝나나요?

https://datalaw.kr/posts/processor-breach-consignor-liability/
https://datalaw.kr/sanctions/article-26/
https://datalaw.kr/posts/vendor-data-after-contract-ends/
https://datalaw.kr/posts/processor-indemnity-recourse-ratio/
https://datalaw.kr/guides/pipa-2026-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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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그랬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제26조 인정 건 중 건이 과태료였고, 과징금 건 중 건은 다른 조문 없이 제26조만으로 부과
됐습니다(위 3번).

Q. 계약이 끝난 뒤 수탁사에 남아 있던 데이터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처분을 받나요?

수탁사 자신이 처분 대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26조 제8항의 준용 때문에 계약 종료 후에는 방향이 바뀝니다(위 4번).

관련 가이드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 인지부터 처분·구상까지

• 2026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 9월 1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영문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문법령

자주 묻는 질문

Q. 본사 DPA가 우리를 processor로 적어 왔으면 한국법상 수탁자인가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국법에는 processor에 그대로 대응하는 자리가 없고, 지위는 계약서의 단어가 아니라 누가 처리를
 결정하고 누가 통제하는지의 실질로 갈립니다. 본사 계약서의 명칭을 처리방침과 계약에 옮겨 적기 전에 지위 판별이 먼저입니다.

Q. 위탁 관련 위반은 과태료로 끝나나요?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 위탁 조문(제26조)이 인정된 54건 중 33건이 과태료였습니다. 그러나 과징금도 8건 있고 그중 5건은 다른
조문 없이 제26조만으로 부과됐습니다. 수탁자 관리·감독 부실은 다른 위반이 없어도 단독으로 과징금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Q. 계약이 끝난 뒤 수탁사 서버에 남아 있던 데이터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처분을 받나요?

수탁사 자신이 처분 대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26조 제8항이 파기·안전조치·통지 의무를 수탁자에게 준용하고 과태료 조항도 그
준용을 명시하므로, 계약이 살아 있는 동안 무게중심이 위탁사에 있던 것과 방향이 바뀝니다.

https://datalaw.kr/guides/data-breach-response/
https://datalaw.kr/guides/pipa-2026-amendment/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https://www.law.go.kr/LSW/eng/engLsSc.do?menuId=2&section=lawNm&query=personal+information+protection+act

